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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전 국토를 범위로 하는 과제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지원 방향인 증거 기반 과학적 추진과 관련된 추진과제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취약지역

을 선정하는 과제와 선정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영향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과제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지원 방향인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 섹터커플링을 촉진하는 추진

과제는 선정된 취약지역이 위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적 범위를 구체화하여 과제

를 도출하였다. 해당 지자체에 대한 통합적, 공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계획과 계획 

이행을 위한 제도 및 사업을 과제에 포함하였다. 마지막 지원 방향인 지역 역량 및 수

용성 제고를 위한 장소 기반 접근과 관련된 추진과제는 선정된 취약지역을 공간적 범위

로 하여, 지역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는 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역 이해관계자가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이행에 참여하는 제도와 이를 이행하는 과제를 포함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4 | 추진과제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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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과제

1) 국가 탄소중립 추진체계 내 기후정의 주류정책화

□ (과제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범부처 중장기 로드맵 및 종합계획 수립

현재 부처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탄소중립 전략 및 계획 등을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으나 형평성의 측면의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기존의 체계 

내에서 취약지역의 지원을 주류정책화하기 위해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작성 

주체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탄소중립을 정의롭게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전략을 담은 별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범부처 중장기 

로드맵은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전략과 실행

과제를 중장기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전 국토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포함하여 공적 

지원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부처별 추진전략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여, 부처 간 협력

을 증진하고 업역을 조정하는 데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 수준의 로드맵을 수립한 다음에는 지자체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부에

서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종합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 

및 고시토록 해야 한다. 종합계획에서는 무엇보다도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에 대한 

현황과 지역별 필요한 지원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과제3과 연계). 이를 통해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지자체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이행하는 과정, 관련 법·제도를 제·개정하거

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내재화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토부와 환경부가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지

정 및 지원할 때 취약지역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거나,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을 평가 또는 컨설팅할 때 취약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합계획

은 특정 취약지역에 다양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유도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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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중심의 융·복합적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중장기적 로드맵과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탄소중립기본

법」 제16조에 따라 탄녹위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이행성과를 평가하는 체계 역

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에는 탄소중립의 이행성과가 온실가스 감축량 측면에

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나, 로드맵 및 종합계획과의 부합성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얼

마나 정의롭게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될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 의제로 다뤄지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주요 선진국의 정책 기조

가 이러한 취약지원 지원에 대한 논리와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정의로

운 전환의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스코틀

랜드는 독립된 정의로운전환위원회를 운영하며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권고

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에 대응 계획을 제시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정의로운 전

환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과제는 무엇보다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5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범부처 중장기 로드맵 및 종합계획 수립 

□ (과제2) 균형발전 연계 범정부 취약지역 지원 프로그램 추진

현재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산업계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관련 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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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역 개발 연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를 균형발전과 연계할 경우, 취약지원 지원에 

대한 재원의 다각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동향에도 불구하고 지역 역량과 여건

의 한계로 신산업의 성장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 현재 산업부에서 취

약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지역의 관심과 참여가 낮은 상

황이다(제2장 제2절 참고). 단양군의 사례에서도 기업이 주도하여 시멘트산업 탄소포

집 및 연료화 기술 개발·실증 사업을 중부권 탄소중립 허브 구축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나 지역 여건상 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기후위기 대응

과 취약지역 지원을 결합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기후위기 대응

과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를 연계한 백악관 주도의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를 통해 환경

적 불평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미 정부의 3대 핵심 

정책(인플레이션 감축법, 초당적 인프라법, 미국구조계획)에 의한 혜택의 40%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취약지역 지원을 모든 부문에 걸쳐 주류정책화한다. 우리도 

미국 사례와 같이 목표지향적 범정부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여 정책적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자력으로 신산업과 연계할 역랑이 부족한 지역은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범정부 취약지역 지원 프로그램, 일명 한국판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위해서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포함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여 

취약지역 지원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목록화할 필요가 있다. 본 프로그램에 다루는 

주요 대상이나 범위, 필수항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지침이 필요하며, 과제1과 연계

할 경우, 취약지역 지원 종합계획에서 본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도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부처에서는 기존 사업을 수정하거나 신규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예로, 산업부의 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사업이나 중기부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

원 사업을 수정하여 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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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통합화를 추진한다면 지역의 낮은 관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21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이백여 개의 사업이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미국 사례와 같이 부처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별 관련 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을 취약지역 지원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지원 내용은 재정보조에서 기술개발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

여 관련 기술 투자 및 시장 확대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다부문 취약

성을 보이는 지역에는 부처별 사업을 통합하여 패키지형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처럼 탄소중립 정책·사업·기술과 취약지역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의 새

로운 모멘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계 세부 실행과제 내용

1단계
범정부 취약지역 

지원 프로그램 기획

 부처별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종합·목록화
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 범위, 필수항목 등 정보 제공을 위한 지침 마련
  - 주요 대상: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청정교통, 그린리모델링, 녹색산업 

교육훈련 및 인력개발, 오염 저감 및 환경 복원, 물 인프라 개발 등
  - 지원 내용: 재정 보조, 기술 실증 등

2단계
부처별 사업 
기획·수정

 부처별 기존 사업 수정 또는 신규 사업 기획
 사업별 시행계획, 이해관계자 참여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

3단계
시범사업 이행 및 

프로그램 확대

 시범사업의 이행 및 평가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부처별 관련 예산 내 취약지역 의무비율 도출
 대상 프로그램 확대

자료: 저자 작성.

표 5-1 | 균형발전 연계 범정부 취약지역 지원 프로그램 세부 실행과제(안)

2) 증거 기반의 과학적 취약지역 지원체계 구축 

□ (과제3) 취약지역 선정 도구 개발

현재 탄소중립 전환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이해가 낮고 

취약지역 대상 및 범위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

로 한 취약지원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동적 대내외 여건

에 따라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국가 정책에 취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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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원을 주류정책화하고 범정부 이니셔티브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

관적인 기준에 의한 취약지역 선정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여러 지표를 지도화

하여 관계자가 사업의 이행에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기후·경제정의 선별도구(Climate and 

Economic Justice Screening Tool: CEJST)의 개발을 우선하여 수행하고 부처별 사업

에 적합한 취약지역의 선정에 활용하였다. 올란도는 도시 단위에서 형평성 지도

(equity mapping)를 구축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형평성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

영하였다(표 5-2).

구분 내용 지도 예시

배경 
및 

목적

 미래에 대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후변화와 회복력
의 관점에서 포용적인 접근법을 적용

 기후변화 계획에서 부담률이 높은 지역사회를 우선시하
기 위해 에너지, 식량, 주택 및 교통 부담 등을 파악하고 
도시 전체에 대한 형평성 지도를 구축

구축
방법

 올랜도의 공공요금(utility burden) 자료를 활용하여 전
기, 가스, 물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역마다 파악
할 수 있게 함

 특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합계가 소득의 10% 이상이 
되는 가구를 파악함

활용
방법

 근린 단위별로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활용

 예로. 수송부문 형평성과 관련하여 주민의 이동수단을 
구역별로 알려주며, 이를 통해 지역부담을 파악

자료: Howard et al.(2022, 17), Tableau Public(2022년 9월 18일 검색)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5-2 | 올랜도의 형평성 지도

미국 기후·경제정의 선별도구나 올랜도 형평성 지도와 같이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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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를 지도화하여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도구는 

지역 특성 및 여건, 전환 부담을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부처 또는 지자체 

담당자가 어디에 어느 수준으로 지원할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부처는 

취약지역 지원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종합계획의 수립 등 타 과제의 추진과 

과제 간 연계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도구를 통해 지역별 현황을 시각화하여 제시하여 

지자체 담당자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자체 정책 수립과 사업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이 도구는 지역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지원하고 정책 효과를 학습하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본 과제의 세부 실행과제는 도구 설계 및 조사, 시스템 구축, 지역 평가 및 활용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도구 설계 및 조사단계는 도구의 수요자를 파악하여 수요에 

맞는 시스템의 기능과 정보를 설계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범부처 중장기 로

드맵에서 도출한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취약지역 선별이 가능하도록 선정 도구를 설

계하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취약지역 선정 도구는 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부문별 배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

향과 부문별 감축 부담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출 정보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사

회경제적 수준, 전환의 영향, 지역의 대응력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시스템 구축단계는 설계에 이어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다양한 사용자

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중요도 및 활용도가 높은 정보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하며, 정보 

갱신과 환류를 통한 점진적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여러 지표의 중첩을 통해 

부문 간 결합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효과가 최대화되는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는 기

능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목적에 맞게 지역을 평가하고 도구를 활용하는 단계이다. 지역 평가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 지역 내 탄소 배출량, 탄소중립 전환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낮은 지역 역량 대비 탄소 감축이 시급하고 전환 영향과 부담이 큰 지역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한다. 선별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감축 인벤토리의 비중, 부문별 특성, 활

용 가능한 예산 및 기금, 거버넌스 체계 등 지역에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정보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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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역의 부담이 시각화되도록 한다. 이러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전

환에 필요한 사업 및 예산에 대한 맞춤형 지역계획의 수립, 지역 이해관계자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취약지역 선정 도구는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

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지원하는 도구로써 타 과제보다 우선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계 세부 실행과제 내용

1단계 도구 설계 및 조사

 도구의 수요자별 수요 파악
  - 정부부처: 취약지역 지원 의사결정의 근거자료, 타 과제 추진 및 연계 활용
  - 지자체: 지역 현황 파악, 지자체 정책 수립 및 사업 이행 지원 
  - 지역 이해관계자: 갈등관리 및 소통 지원, 학습 자료
 시스템의 기능과 정보 설계
 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단계 시스템 구축
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 관련 자료의 공간정보화 
 사용자 편의성, 정보 갱신, 환류를 통한 개선 등 고려

3단계
지역 평가 및 도구 

활용
 취약지역 선정 기준에 따른 지역 평가 
 맞춤형 지역계획 수립, 지역 이해관계자 교육 등에 활용

자료: 저자 작성.

표 5-3 | 취약지역 선정 도구 개발 세부 실행과제(안)

□ (과제4) 취약지역 대상 탄소중립 전환영향조사 시행

취약지역 지원이 감축목표 달성을 지연시키고 전환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시각

이 있기에, 비교적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이행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대한 감축 지원이 

취약지역 지원보다 우선될 수 있다. 특히, 감축량 보고 의무 및 관련 기술 경쟁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요구보다 기술개발 및 산업 지원이 우선될 수 있기에 영향에 관한 과

학적인 연구를 토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적 지원과 비용 대비 

감축 효과가 높은 지역 및 부문에 대한 지원 간 최적점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포함한 전환의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증거 기반의 정책 이행을 강조하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거나 지역 내 표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MP4MA 로드맵은 5가지 구성요

소 중 첫째로 신뢰할 수 있는 연구와 근거를 명시하고, 8개 도시를 대상으로 전환 영향

을 조사하였다. 영국 런던은 경제영향평가를 통해 영향이 불균등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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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결과에 기초하여 표적 지원을 수행하였다. 

탄소중립 전환의 지역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취약지역 지원이 사

회적 갈등 비용을 감소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감축을 더 용이하게 하여 전환비용의 절감

과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증명할 수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장 ‘정의로

운 전환’의 제47조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과 시행령 제48조 ‘고용상태 영향조

사’에서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할 것을 명시하였고, 현재 제

주도 전기차 전환과 관련하여 기존 업계의 고용영향에 대한 조사가 시범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전환의 영향은 일자리 감소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상과 공간 

범위에서 발생하기에 고용영향조사만으로는 전환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

다. 보령시의 에너지 산업과 단양군의 시멘트 산업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지역 

및 산업 특성에 따라 영향의 방향과 규모가 달라지기에 취약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심층

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체 주변지역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을 주

요 이해관계자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는 지역의 효과적인 

전환방식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현재 탄소중립 전환의 지역적 영향을 파악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전환영향조사

의 조사 항목, 범위, 방법론 등을 지역 특성에 따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으로 유

형별 시범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유형은 국가 및 민간 감축 비중이 높은 산업형과 

지자체 감축 비중이 높은 비산업형 간 조사의 항목과 범위가 상이할 수 있다. 산업형은 

기존 산업을 중단·폐쇄하는 유형과 기존 산업의 존치를 전제하는 유형이 조사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비산업형의 경우, 제주도 수송 부문 사례와 같이 온실가스 감

축은 지자체 감축 인벤토리 부문의 문제이지만 지역 내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유형과 감축과 산업이 독립적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처럼 시범사업을 통

해 지역유형별로 견본이 될 수 있는 영향조사서를 마련하면, 선정된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탄소중립 전환영향조사가 본격

적으로 시행될 경우,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하여 법제도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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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단계 세부 실행과제 내용

1단계 대상 취약지역 선정

 (과제3) 취약지역 선정 도구를 활용하여 영향조사의 대상 선정
 대상지역 유형화
  - 산업형: 기존 산업 폐쇄·중단형, 기존 산업 존치형 등 
  - 비산업형: 지역산업 연계형, 지역산업 독립형 등 

2단계
탄소중립 

전환영향조사 
시범사업 시행

 노동자, 기업체, 지역주민,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함
 경제·사회·환경적 영향을 포함
 지역유형별 심층 탄소중립 전환영향조사서 견본 도출

3단계 영향조사의 확대
 순차적 취약지역 조사 확대
 법제도적 개선 

자료: 저자 작성.

표 5-4 | 취약지역 대상 탄소중립 전환영향조사 세부 실행과제(안)

3)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을 통한 지원의 효율성 제고

□ (과제5) 취약지역을 위한 부문 통합적 전환 계획체계 구축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 국제 정세나 경기에 따라 비용과 감축을 중시하는 과제

가 우선시 될 수 있기에,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정책 추진

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탄소중립이 국가 정책 전반

에 반영되어 각 부처가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부문별 사업을 시행 중이고 탄소중립 녹

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단위의 범부문적 

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섹터커플링이 시도되고 있으나 계획

에 의한 단계별 접근이 아닌 산발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섹터커플링을 촉진하

고 지원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해 통합적 시각에서 체계적

으로 접근하는 선 계획체계가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지원에 앞서 계획 수립을 필수사항으로 한다. 유럽연합 정의로운 전환 

매커니즘(EU JTM)의 경우, 정의로운 전환 영토계획(TJTP)을 수립하여 승인받는 경

우에 한해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지원한다. 미국 중부를 위한 마셜플랜(MP4MA)의 경

우,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초광역 범위에 대해 지방정부가 연합하여 지역 전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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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두 사례 모두 에너지 및 산업 전환 지역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지만 노동, 산업만이 아니라 인구, 복지, 교육, 환경복원 등 넓은 범위에서 지

역 전환을 다룬다.

취약지역에 대한 부문 통합적 전환계획은 부문별로 추진되는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감축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해당 계획에는 계획의 공간적 범위 내 취약지역의 선정, 현황분석 및 영향 예측, 

전환 내용 및 방식, 부문별 전환 통합계획, 재원 확보방안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전환 영향에 대한 조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과제4와 연계).

계획체계로는 다음과 같은 3개의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첫 번째 안은 현재 「탄소중

립기본법」에 근거한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동법 

시행령 제7조⑤는 환경부 장관이 시군구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 제공 등 지

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시군구 기본계획 지침에 ‘취약지역 전환계획’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정계획인 시군구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전 지자체가 관련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기본계획의 하

나의 부문 계획으로 중요도 및 구체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안은 도시·군기본계획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현재 재해취약성 분석이 방재 

부문계획 수립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과 유사하게, 전환취약성 분석을 도입하여 탄소

중립 녹색성장 부문계획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대안

도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인 지자체가 행정구역 내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대응방

안을 마련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부문 계획으로서 계획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기존 도시계획제도에 신규 제도를 도입해야 하므로 법제도적 개선 절차가 상대

적으로 복잡할 수 있다.

세 번째 안은 도시 단위 계획인 EU TJTP이나 여러 도시의 초광역계획인 미국 

MP4MA과 같이, 선정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이 최적의 공간적 범위로 독립

된 범부문 정의로운 전환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구체적인 계획

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계획 수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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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역 역량이 낮은 취약지역의 경우 

대응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세부 실행과제 추진 내용

1안
시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내 취약지역 
전환계획 수립

 취약지역 대상 부문 통합적 전환계획 수립 연구 수행
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개정
 시군구 기본계획 내 부문계획으로 수립

2안
도시·군기본계획 

전환취약성분석 제도 도입

 도시·군기본계획 전환취약성분석 제도 도입 연구 수행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 전환취약성 분석 이행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부문계획에 반영

3안
고(高)취약 시군구 대상 
정의로운 전환계획 수립

 취약지역 정의로운 전환계획 수립 연구 수행 및 지침 마련
 취약지역 선정 도구를 활용한 정의로운 전환계획 수립 대상 지역 선정
 대상 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계획 수립

자료: 저자 작성.

표 5-5 | 취약지역을 위한 부문 통합적 전환 계획체계 대안

각 대안을 장단점을 비교할 때, 첫 번째 대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취약성이 현저

히 높은 지역의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세 번째 대안을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지자체가 부문 통합적 접근과 정의로운 전환을 탄소중립 녹

색성장 기본계획 내 내재화할 수 있으며, 그중 취약성이 현저히 높은 지역은 실효성 

있는 개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선 계획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취약지역 대상 부문 통합적 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통해 시군구 

기본계획 지침을 마련하여, 시군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취약

지역 선정 도구를 활용하여 별도의 정의로운 전환계획이 필요한 지자체를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가 정의로운 전환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과제6) 취약지역의 부문 통합적 전환을 위한 공간 단위 지원 제도화

현재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간 단

위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시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 산업부·노동

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가 공간적 범위를 기

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특구는 고용안정과 산업 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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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정의 공간 범위도 불분명하다. 사례분석 결과, 지원이 필요

한 부문과 공간 범위는 다양하며, 공간 단위 접근을 통해 단위 사업의 효율성 및 사업 

간 연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지구 지정을 통해 취약지역에 대한 공간 단위 

지원을 제도화하고 분절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을 패키지형으로 통합 지원하여 취약지역

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 단위 지원의 제도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안으

로 특구의 목적을 확장하여 탄소중립 전환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부문과 공간 범위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상반기에 지정기준, 지원내용 등 특구의 지정·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2022년 12월 기준 실직자 고용

안정, 기업 자금보조 등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준하는 특구 운영이 논의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 2022년 12월 30일 검색). 취약지역의 부문 

통합적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고용위기지역의 범위를 넘어 부처별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사업이 특구를 대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에 과제2로 제시된 범정부 취약지역 지원 프로그램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지역 발전과의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구 지정의 요건으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고용환경 변화를 제시하는 「탄소

중립기본법」 제48조와 기업의 경영환경 약화를 제시하는 시행령 제49조 제7항의 개정

이 필요하다.

두 번째 안은 도시계획제도 내 용도지구제도를 개편하여 (가칭)탄소집중관리지구를 

도입하고 취약지역을 해당지구로 지정하는 안이다. 이 경우, 해당지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실가

스 감축시설이나 신성장 산업시설의 경우, 해당지구 내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여 타 지

역보다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이 도입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건물 및 수송 부

문 감축과 관련된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거나 정비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러

한 공간 단위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제37조 등 관련법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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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은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세부 실행과제 추진 내용

1안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확대 개편

 부문 통합적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수행
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확대 지정 및 운영

2안 도시계획 용도지구제 개편
 도시계획 용도지구제 개편 연구 수행
 「국토계획법」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가칭)탄소집중관리지구 지정 및 운영

자료: 저자 작성.

표 5-6 | 취약지역의 부문 통합적 전환을 위한 공간 단위 지원 제도 대안

두 가지 안 중 현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여, 선정된 

취약지역에 과제2에서 제시하는 패키지형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장소기반 접근을 통한 지역 역량 및 수용성 제고

□ (과제7) 지역사회를 위한 참여형 취약지역 지원사업 시행

현재 탄소중립 정책 및 사업은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역

별로 시민사회의 참여 수준, 주민과의 협력 경험, 지자체의 대응 역량이 다른 상황이

다. 반면,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탄소중립 전환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사

회가 관련 정책·사업의 설계 및 이행에 참여하는 제도는 미비하다. 따라서, 장소기반 

접근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제도화하여 취약지역의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장소기반 접근은 취약지역 지원에 대한 보편적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미국 TCC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와 방

식을 제시하고, 이를 재정 지원의 기준으로 삼았다. EU는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을 운

영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를 논의에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상호학습의 장으로 활용

하여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제고하였다. 스코틀랜드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하여 시민

참여예산제를 적용하며 시민이 직접 투표한 사업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였다. 기후행동

을 위한 도시연합체인 C40 cities는 수요평가(needs assessment), 도시진단(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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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도시초상캔버스(city portrait canvas) 등 장소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참여

를 끌어내는 다양한 툴을 개발하였다(C40 Knowledge Climate Action Planning 

Guide, 2022년 9월 18일 검색)(표 5-7, 그림 5-6). 이처럼 장소기반 접근으로 지역

사회의 요구와 탄소 감축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는 다양한 사례, 도구, 수단 등이 존재

하며,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분 내용

배경 및 목적

 포용적 계획 가이드를 통해 도시가 기후 행동 계획 과정 전반에 걸쳐 포용성과 
형평성을 포함하도록 4개의 로드맵 툴킷을 마련

 계획 수립 시 다양한 그룹에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취약 인구가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

단계별 목적

 수요평가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기후변화 위험평가와 함께 기후행동계획 수립
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 첫 번째 단계로 도시의 어떤 부문에 우선순위를 둘지 
누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줌

 액션분석은 수요평가를 수행한 후 포용성과 형평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 조치를 설계하는 방법을 설명함

 지표설정은 포용성과 형평성에 대한 경과를 측정하고 추적하기 위해 지표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함

단계별 
방법

1단계: 
수요평가
(needs 

assessment)

 도시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기후 행동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을 확인

 그룹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도시가 접근, 번영 및 장소에서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를 이끌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질문을 제공

 도시진단을 수행하여 도시의 현재 시스템 및 정책이 각 그룹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식별

 주요 도시 영역 및 섹터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추적하기 위한 지표 작성

 포용적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제도 및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는지, 현재의 정치 및 경제적 맥락에서 실현가능한 행동이 무엇인지 이해

2단계: 
액션분석 

(designing 
actions with 

an equity 
lens)

 수요평가 및 조치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증거를 사용하여 잠재적 조치 식별

 각 기후 조치가 도시 지역 및 부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함.

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불균형한 부담을 피하고자 기후 조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룹 평가

 주요 도시 영역 및 섹터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추적하기 위한 지표 작성

 정책을 설계하고 권장하며, 이전 분석을 사용하여 정책을 재설계하거나 재정의
하여 더 공정한 결과를 얻을 방법을 도출

3단계: 
지표설정 

(identifying 
indicators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 목표와 과제를 포함하여 기후 행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배경을 설명

 기존 세분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준선을 설정하여 도시와 주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를 제공

 도시 도메인 표시기 데이터베이스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서 제공

 각 행동의 형평성 및 포용성 측면을 가장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강조하는 기후 
행동에 대한 지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 마련

 기후 행동 및 지표와 일치하는 도시별 목표를 설정하고 추적하는 방법 마련

자료: C40 Knowledge(2022년 9월 18일 검색)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5-7 | C40 포용적 계획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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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40 Knowledge, 2022년 9 월 18일 검색, 저자 번역.

그림 5-6 | 포용적 계획을 위한 로드맵

현재 「탄소중립기본법」 제7장 ‘정의로운 전환’의 제51조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

원’과 제52조 ‘협동조합 활성화’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관련된 조항이다. 국민참여

와 관련해서는 ‘정책제안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는 제한적인 사항만 명

시하고 참여와 관련된 지원 범위·방법 등은 미정이다.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이익 공유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활동을 경영, 교육훈련,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측면에

서 지원한다. 이에, 현행의 단편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방식을 지역사회의 수요를 바탕

으로 지역 전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기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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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의 제도화는 정책 제안, 계획 수립, 사업 기획, 사업 조정 및 협의, 

사업 이행, 성과 운영 및 관리,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등 다양한 단계와 국지적 환경

영향을 받는 주민부터 기술 사업에 대한 투자자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과정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제고, 소통 및 학습의 과

정이 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취약지역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히 이행하도록 참여형 사업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설 입지의 경우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물리

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갈등에 더욱 취약하다. 예를 들면, 탄소중

립 전환 추진 중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정책 중 하나는 폐기물 부문

의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등 기피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책이다. 폐기물 부문

의 경우, 기존 정책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주민지원기금을 조성

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에

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의 갈등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에, 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 수용성 문제는 선제적 대응이 더욱 필요하다. 

취약지역 내 탄소중립을 추진함에 있어 각 단계에 참여와 소통 과정이 설계된 참여

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형 취약지역 

지원사업의 첫 단계는 수요평가로, 취약지역 내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정책 및 사업 수요를 파악한다. 전문가, 공무원, 기업인, 주민 등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설정하고, 지역협의체나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협동조합 등

을 구성한다. 공청회,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거나 EU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과 같이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 현안과 수요를 확인한다

(과제4와 연계). 

다음 단계는 사업 기획 및 조정 단계로 C40 액션분석 단계와 같이 기존 여건을 진단

하고, 사업의 영향을 예측하여 사업의 구조와 내용을 설계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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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

한다. 또한 사업 이행을 위한 환경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여건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정

책 및 제도적 지원을 제안할 수 있다. 지자체 단위와 근린 단위 이해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장소기반 접근을 통해 영향의 범위를 특정하고, 이

해관계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이행 단계에서는 스코틀랜드 사례와 같이 시민참여예산제 등 제도를 도입하여 

이전 단계에서 지역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획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여 이행한다. 지

역사회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였기에 주민 수용성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로 모든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공정하

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특정 이해집단에 과도한 혜택

이 배분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제3기관의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앞서 합의된 지표와 목표를 기준으로 하며, 환류 체계를 구축하

여 내·외부의 문제점을 재진단하여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러한 참여형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일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시범사업의 성과와 지역 역량 및 수용성 제고에 대한 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형 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단계 세부 실행과제 내용

1단계
참여형 취약지역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수요평가: 취약지역 내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지역 현안과 수요를 확인

 사업 기획 및 조정: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여건 및 영행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

 사업 이행: 시민참여예산제 등을 도입하여 사업을 이행
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제3기관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

고 합의된 지표와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환류를 통해 지역 역량 제고

2단계 시범사업 확대
 시범사업의 성과와 지역 역량 및 수용성 제고에 대한 효과 파악
 참여형 지원사업 제도 개선 및 사업지역 확대

자료: 저자 작성.

표 5-8 | 지역사회를 위한 참여형 취약지역 지원사업 세부 실행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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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8) 지역사회 환원 기금 조성 및 활용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혜택을 받거나 수익을 내는 산업체가 이에 따라 피해를 

보는 지역사회와 혜택을 나누는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탄소 감축 기술 및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산업계는 이를 신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나, 지역사회는 이로 인

해 환경·기후적 불평등을 겪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계와 지역사회가 상생하

는 다양한 시도가 있으며, 이를 벤치마크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취약지역 지원의 재원 다각화를 위해서도 산업계·지역사회·지자체 간 협력

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취약지역 지원에 민간 시장 및 기술 투자와의 연계를 도모하나 국내는 

연관 산업의 발전과 지역사회 지원 간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 TCC 프로그램은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여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EU JTM은 정

의로운 전환기금의 상당 부분을 민간투자로 조달하고 있다. 국내 사례의 경우, 보령시

는 석탄회처리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장기적으로 지원해 오며 상대적으로 지역사

회와의 갈등이 적었던 반면, 단양군은 시멘트 기업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

으며 신규 기술 실증사업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크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술 투자를 통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시켜 지역사회와의 협

력을 증진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사례로 도시재생사

업에서 활용되는 투자 및 기금 운용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박소영 외(2020)에 의하

면, 행정안전부의 융자 정책인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 재생 활동

을 위해 건물과 같은 자산을 공동 매입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공적기금과 일부 민간의 크라우드 펀딩을 연계

하여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목포의 건맥1897 사례도 참고될 수 있다. 

민간이 주체인 건맥1897 협동조합은 해당 자금을 통하여 마을펍을 조성하고, 주민들

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환원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투자들도 여러 공적 자금이 함께 투입되고 있기에, 투자에 의한 

산업체의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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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한 첫 실행과제는 지역사회 환원 기금의 조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다. 본 

기금의 조성은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권고사항으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산업체·

주민·지자체 협의체를 통해 기금조성에 관한 일반적인 합의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기술 투자의 경우 수익 창출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예측

하기 어렵다. 따라서, 산업체의 수익 기준과 지역사회의 피해 기준에 있어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환원 기금을 위한 다른 재원으로는 탄소시장을 통해 

조성된 재원이 있다. 미국 TCC 프로그램과 같이 배출권 유상할당 및 기업의 배출권거

래로 얻게 된 수익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금의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복원 및 인프라 

개선에 대한 수요가 크기에 일차적으로는 지역사회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에너지, 산업 부문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취약지역 지원 

내용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직업훈련 제공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은 

지역주민의 재교육 및 직업훈련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타업종 재취업으로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 도시재생사업 사례와 같이 주민이 함께 수익

을 창출하는 사업을 위한 융자나 초기자본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단계 세부 실행과제 내용

1단계
지역사회 환원 

기금의 조성 

 산업체·주민·지자체 협의체 구성
 기금조성에 관한 일반적인 합의 사항 도출
 기업체의 기술 투자 수익 및 배출권 유상할당, 기업 배출권거래 수익을 사용 

2단계
지역사회 환원 
기금의 활용

 지역 환경복원 및 인프라 개선 수행
 지역주민의 재교육 및 재취업 직업훈련 수행
 주민공유형 수익창출사업 융자금 또는 초기자본으로 활용

자료: 저자 작성.

표 5-9 | 지역사회 환원 기금 조성 및 활용 세부 실행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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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기반 구축방안

1) 법제도 개선방안

지역의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 산업공정 개선,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의 확산, 

탄소흡수·제거 등을 위한 시설물을 공간상에 신규 설치함으로써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는 공간적 접근이 필요하다. 해당 시설물은 지역 및 국가의 탄소중립, 더 나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이자 수단이나, 시설물이 입지하는 주변 지역에는 부정

적인 환경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례연구에서 다룬 단양군은 인벤토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멘트 산업의 

원료와 연료를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으나, 폐기물 

유입 및 처리 등에 따른 오염물질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60.9%가 임야에 입지함에 따라 ① 지형 및 생태계의 훼손, 

폐기물 발생 등 환경적 영향 ② 산사태 및 반사광, 소음 등의 안전상 영향 ③ 지역주민

과의 갈등, 사업의 수익감소 등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조만

석 외 2021, 39, 42). 특히 환경적 영향 측면에서 풍력발전시설의 35.9%가 산사태 

위험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사태 

피해 건수는 27건 3.6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뉴스투데이 2019, 조만석 외 

2021, 44, 52). 그 외에도 태양광의 수명완료 또는 재난·재해 등에 따른 폐패널이 방

치 또는 그대로 매립됨에 따라 유해물질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조지

혜 외 2018, 조만석 외 2021, 44).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및 변동성 등을 보완하는 데 수소가 대안으로서 제시되고는 

있으나, 수소 역시 생산 및 이송·저장, 활용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데 경제성뿐만 아니

라 주민 수용성이 주요한 장애요인으로서 지적되고 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재

산의 보호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제7장 정의로운 전환’ 부문에서는 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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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기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어 있다. 동법 제4조 제6항 및 제7항에

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

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국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동법 제47조 및 제48조에서는 일자리 

감소 또는 실업,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한 고용 안정에, 동법 제49조 및 제50조

에서는 기업의 업종을 전환과 자산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데 한정되어 

있다. 동법 제51조에 따른 국민의 참여 보장은 ‘의견 수렴’에 국한되어 있고, 제52조

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 등에 관한 사항은 다루고 있지 않다. 「탄소중립기본법」 정의로운 전

환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사항을 종합하면 표 5-11과 같다. 

조항 주제 개정 방향

제47조  기후위기 사회 안전망의 마련

 고용영향조사 외 다양한 대상과 공간범위에서 발생하는 탄소중립 
전환의 영향 파악

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48조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 지정 요건을 여러 부문에서 지역 발전과 연계되도록 확대
 탄소중립의 전환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포함

제49조
제50조

 사업전환 지원
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를 규정

제51조
제52조

 국민 참여
 협동조합 활성화

 지역사회의 수요가 지역 탄소중립 정책 및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참여 제도를 포괄

 참여와 관련된 지원 범위 및 방법을 제시 

제53조 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 지역주민 인식 제고 및 지역주민 대상 사업까지 업무 범위 확대

신설
 정의로운 전환계획의 수립
 신규 시설 입지에 관한 사항
 주민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부문계획 혹은 별도의 계획 수립
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시설의 입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수용성 제고를 위한 원칙 및 수단(교육·홍보 등) 제시 

자료: 「탄소중립기본법」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5-11 | 「탄소중립기본법」 정의로운 전환 조항의 개정 필요사항

이 중 향후 「탄소중립기본법」 중 ‘제7장 정의로운 전환’ 부문에 새롭게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다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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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신규 시설의 입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현행 「탄소중립 기본법」 제30조에서 제33조까지에 따라 정부는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입지에 관한 사항은 

다루고 있지는 않다. 탄소중립도시사업계획은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제3항제5호에 따

라 도시계획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계획 

수립 관련 사항을 고시해야 하나 아직 고시된 바는 없다. 더욱이 향후 관련 사항이 고

시되더라도 탄소중립도시로서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지역의 탄소중립 전

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입지문제에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국토·도시의 공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국토계획법」 또는 「도

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등에서 역시 탄소중립을 위해 신규 입지하는 시설에 대한 구

체적 내용은 미흡한 편이다. 수소 이송 및 저장 시설 등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는 

「도시가스 사업법」 과 같은 관계법에서 안전 기준을 다루는 경우가 있으나, 소재 및 

규격 등 설비에 관한 것으로서 입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둘째,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 제47조에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사회

적·경제적 불평등 외에, 안전문제 또는 환경적 불평등 측면에서도 접근되어야 할 필요

가 있음을 명시하고, 관련 지원주체에 고용노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에 환

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도 포함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동법 제48

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요건에 탄소중립의 전환으로 인한 환경적 피

해가 발생한 지역을 포함하고, 그에 대응한 지원 사항에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을 포함토록 한다. 동법 제50조에서는 사업전환으로 인한 자산손실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토록 한다.

셋째,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을 구체화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시설의 입지에 관한 사항과 발생가능한 환경적 영향과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이 정비되더라도 주민의 수용성 증진을 위한 수단 역시 함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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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

지 않은, 기술이 적용되고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는 님비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 「탄소중립법」 

제51조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는 있으나 그 수단이 의견수렴 측면에 국한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에서는 녹색생활 운동지원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

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향후 탄소중립 관련 신규 

시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홍보, 인식 전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단이 별도

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7 | 탄소중립의 이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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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체계 구축방안

현재 탄소중립 추진체계는 탄녹위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환경부가 총괄을 담당하며 

부처별로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부문별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30 NDC와 

2050 시나리오는 작성에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범부처적으로 접근하였으나, 국가 목표

가 부문별로 정량적 수치를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어 통합적 

접근이 어려운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원의 방향을 위해서는 부처 간 정책

과 사업을 조율하고 협력을 이끌 범부문 추진체계, 장소기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수

직 추진체계, 다양한 공간 범위에서 지역 내·지역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수평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시된 추진과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첫째, 취약지역 통합 지원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할 범부문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범부문 거버넌스의 첫 번째 대안은 탄녹위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

이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정의로운전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기후위기 대응의 모

든 부문에 기후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 활동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공론이 미흡하여 별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에, 탄녹위가 관련 

이니셔티브를 실제적으로 주도하도록 탄녹위 공정전환 분과위원회의 참여 범위를 확대

하고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재 탄녹위는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감축목표나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현황은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

다. 범부문 거버넌스의 구심점으로 범부처 로드맵 수립, 범정부 이니셔티브 추진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탄녹위 분과위원회를 현재의 산업부, 노동부 중심에서 다부처가 참여

하는 형태로 확대하고 사무처의 역할과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범부문 거버넌스의 두 번째 대안은 범부처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경우, 불평등 및 격차 해소를 위해 백악관이 직접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해당 이니셔티브에 포함되는 부처별 프로그램을 조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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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범부처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지원을 

담당하는 환경부나 취약지역 지원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주재하는 범부처 정책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범부처 정책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정책 및 사업의 수정, 취약지역 선

정의 기준 등을 합의하고, 공간 단위의 통합 지원을 위한 조정 및 협력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다.

둘째, 취약지역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지자체로, 지

자체에서 중앙부처로 연결되는 수직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

진과제의 이행에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2022년 9월 탄녹위 사무처는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지자체 분기별 정례회의’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탄소중

립 주요 과제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자 하였다(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정책

소식, 2022년 9월 19일 검색).

취약지역의 특성 및 지원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실행할 지자체의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정례회의를 넘어 정책 설계 및 사업 기획에 대해 지자체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절차 및 구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범부문 이니셔티브 추진에

는 취약지역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자체가 상향식으로 정책 및 사업을 투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약지역 선별도구의 개발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와 해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선계획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지자체가 참여하여 계획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소기반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를 마

련하는 것이 장소기반 접근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취약지역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역

은 자발적으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적

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가교역할을 통해 취약지역 협의체를 통

해 발굴되는 지원 수요를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관련 의사결정에 지역사회를 대리하여 

참여해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 263

셋째, 지역 내 이해관계자가 협력하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수평 추진체계 구축

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전환에 있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함에도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기업체 등의 이견을 조율하고 협의를 지원하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수행할 조직이 부재한 실정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지역별로 설치 가능한 정의

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업무를 실태조사, 연구, 취업 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으로, 탄소

중립 지원센터의 업무를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전환 모델 개발 등으로 정하고 있다. 

지역 내 이해관계자인 지자체·지역주민·기업·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최적안 도출을 위

한 컨설팅,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수행할 조직을 신설하거나 지원센

터의 소관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주시 에너지센터의 경우, 위탁받

은 시정 사업 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도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MP4MA의 사례와 

같이 유사한 이슈를 가진 취약지역이 공동 대응하고 상호학습할 수 있도록 기수립된 

지방정부실천연대의 분과를 구성하거나 새로운 연합체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구분 수단 역할

범정부 통합체계
탄녹위 분과위원회 강화 범부처 과제 수행

범부처 정책협의체 운영 공간 단위 통합 지원

수직적 추진체계
중앙정부·지자체 협의 제도화 지자체의 의사결정 참여

지자체·지역주민 협의체 운영 지원 수요 발굴 및 전달

수평적 추진체계 
지역 지원센터 업무 확대 또는 조직 신설 협의 조정, 대안 컨설팅, 인식 교육

지방정부실천연대 분과 구성 또는 신규연합체 조직 이슈 공동대응, 상호학습

자료: 저자 작성.

표 5-12 |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3) 재원 조성 및 활용 방안

현재 탄소중립과 관련된 재원은 기후대응기금과 부처별 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

역 차원의 기금 조성이 가능하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해외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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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대규모의 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

재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을 위해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은 산업부의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사업(2022년 총 5.1억 원으로 사업비 40%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운영

(기후대응기금 중 총 1,000억원 규모 전망, 기간 미정)으로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서는 재원의 확대 및 다각화가 필요하

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재원을 조성·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기후대응기금의 확대와 용도의 다양화, 사업 선정에 취약지역 혜택에 대한 규

정이 필요하다. 기후대응기금은 감축 기반 조성 및 운영,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감축 활동 지원, 여건이 악화된 지역과 피해 계층의 일자리 창출·전환 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융자·투자, 교육·홍보에 사용할 수 있으며(「탄소중립기본법」 

제70조), 2022년 2조 4천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올해 신규로 지원을 받는 사업 대

다수가 비성과관리 대상인 기술개발사업이며, 취약지역 지원에 대한 고려 여부는 불분

명하다. 현재 기후대응기금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사용

처도 기술개발에 치중되어 기후정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탄소세 등을 활용하여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의 선제적 지

원을 명시하고, 운용심의 시 취약지역에 대한 혜택 여부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활용이나 별도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는 명확한 목

표치를 제시하여 취약지역 지원을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넘어 지역 불평등 

및 격차 해소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취약지역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전환비용

을 줄일 뿐 아니라 기후부정의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고 국가 균형발전

에 기여할 수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이 불균등하게 미칠 수 있기에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인 균특회계를 연계하여 집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균특회

계 내 기후정의계정을 신설하여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통합

적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EU 정의로운 전환 기금과 같이 지자체가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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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석탄발전

소 폐지정책에 함께 대응하는 지자체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개선하여 정의로

운 전환 기금 사업으로 연계되도록 기후대응기금과 별개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을 

요구 중이다. 이와 같은 기후정의를 위한 균특회계 계정 신설이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은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 일관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지역 기후대응기금 활성화 및 민간 시장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은 정부의 출

연금, 기업체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역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 기금을 위한 재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나, 현재 

지자체는 자체 조례에 의한 기금 조성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반면, 미국 TCC 프로그

램은 취약지역 지원과 지역 배출권거래제를 연계하여 유상할당으로 얻게 된 수익을 지

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특정 기업의 배출권거래 활동을 통

해 조성된 재원을 해당 기업체가 탄소를 배출하는 지역에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 활동

으로 혜택 일부가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이익을 공유하여 지역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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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론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내용과 제안된 정책 방안들을 요약·정리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명시하

였다. 또한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 제시를 통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의의

1) 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연구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제2장에서 탄소중립 전환 취

약지역 지원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제3장은 해외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사례

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은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례를 선정하여, 국내 탄소중립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

5장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종합·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탄소중립 전환 관련 

담론 및 국내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담론은 기후정의의 관점

에서 취약계층·산업·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국내에

서는 2020년 말부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시작하고 부처별로 관

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 중이나, 통합적, 공간적 접근이 미흡하다. 현재 탄소중립 정책

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나 지역 차원의 대응 역량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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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해외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사례를 살펴보면(표 6-1), 기후정의

를 모든 부문에서 주류화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형평성을 다루며, 지원에 앞서 계획을 

수립하여 접근하고, 대상의 선정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전환 영향과 정책 효과를 

분석하여 증거를 기반으로 접근하고, 다배출 지역과 고영향 지역을 중첩하여 공간적으

로 접근하였다. 장소기반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재원 등

에 민간 시장을 활용하였다.

세부내용 특징

해외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사례

 미국은 환경정의 측면에서 접근한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의 기회로 활용하고, 지역의 전환 이슈에 대해 연방정부, 지방정부 연합, 지방정부 
등에서 다차원적이고 범부문적으로 접근 

 유럽연합은 정의로운 전환 매커니즘을 주류정책화하며 에너지 및 산업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고 계획체계 및 가이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며 민간자본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을 활용

 스코틀랜드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모든 부문에서 고려하고 장소기반 접근
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기후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며 정치적 합의를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한 우선 
정책 및 지원을 공식화

국내 탄소중립 
전환 대응 

사례 

 보령시 사례는 전환 영향에 대한 심층적 평가의 필요성, 지역사회와의 지속적 협의 및 신뢰 구축의 
필요성,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의 중요성, 기반시설의 중요성 등을 보여줌.

 단양군과 완주군 사례는 산업적 특성을 일차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전환의 필요성, 기술적 해법과 
지역사회 간 갈등 가능성, 균형발전 관점의 필요성, 기업-지자체-지역사회 협력의 필요성 등을 
보여줌.

 전주시 사례는 지자체의 축적된 경험과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고려의 
필요성, 부처간 칸막이의 부작용과 범부문적 접근의 필요성 등을 보여줌.

 제주도 사례는 분절화된 접근의 부작용을 보여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통합적 접근, 선제적 산업전
환을 위한 계획의 필요성 등을 보여줌.

자료: 저자 작성. 

표 6-1 | 사례분석 결과의 종합

세 번째로, 국내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분석 결과, 지역 내 부문별 배출만이 아니

라 지역이 지는 감축 부담 및 배출의 영향, 지역 대응력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을 도출할 

수 있다. 여러 부문에서 중첩적으로 고위험·저역량을 보이는 취약지역이 존재하며 이

와 같은 지역에는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국내 탄소중립 전환 대응 사례를 살펴보면, 전환의 영향이 다양한 대상

과 범위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지원 수요가 다르기에 우선으로 영향에 대한 이해 제고



제6장 결론 ･ 271

가 필요하다. 관련 산업종사자와 기업체, 지역주민과 지자체별로 탄소중립에 대한 시

각과 기대가 다르며, 이에 따라 탄소중립 전환 추진의 양상이 달라진다. 모든 사례에서 

효율적인 탄소 감축을 위한 섹터커플링이 시도되고 있으나 지자체나 지역사회의 대응

력에 따라 정책의 효과 및 주민 수용성이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상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①국가 탄소중립 추진체계 내 기후정의 주

류정책화, ②증거 기반의 과학적 취약지역 지원체계 구축, ③섹터커플링을 통한 지원

의 효율성 제고, ④장소기반 접근을 통한 지역 역량 및 수용성 제고라는 4개의 지원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후 설정된 지원 방향에 맞는 8개의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

안하였다. 우선 부처별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정의를 주류정책화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과 과제가 담길 수 있도록 범부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범정부 취약지역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과학적 접근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이 정책변화에 영향받지 않고 지속해서 추

진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취약지역 선정 도구 개발 및 취약지역 대상 

전환영향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문별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너지 효

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섹터커플링을 촉진하는 취약지역 전환 계획과 공간 단위 지원의 

제도화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기 위

해 장소기반 접근을 적용하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크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정책 

이행의 역량 및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의의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에서 기후정의의 중요성과 지역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

지고 있으나 탄소중립 전환의 영향과 지역의 부담을 다루는 선행연구와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탄소중립을 지역정책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에 접근하는 선도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의 핵심 전략인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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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연구이자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원년에 「탄소중립기

본법」의 주요 내용인 정의로운 전환을 다루는 연구로서 정책적 시의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연구 결과와 정책 제안은 다양한 정책적·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5장에서 제시한 취약지역 지원의 방향과 구체적 추진과제는 현재 사회경

제적 여건 및 역량 부족의 문제를 겪는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며, 이행기반 

구축방안은 탄소중립 정책의 부처 통합 기조에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

서 검토한 관련 이론 및 해외 사례, 국내 현황분석 및 사례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탄소

중립 정책에 기후정의를 주류화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환경, 산업 분야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국토, 지역, 도시 등 

공간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의로운 전환 담론을 내재화하여 탄

소중립 전환 취약성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관련 연구에서 

지속해서 참고될 수 있는, 취약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와 취약성 평가값 산정 

방법론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장연구, 심층면접 등 질적연구방법을 통

해 탄소중립 전환의 영향과 관련된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룬 사례연구를 제공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연구내용 및 방법론적 한계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안

한다. 우선 국토정책 관점의 기후정의 이론 개발 및 정의로운 전환 개념 적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기후정의 및 정의로운 전환 

담론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관련 개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되었음을 파악하

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후정의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 맥락에 적합한 이론 및 분석 틀이 필요하다. 특히, 국토 균형발전 시각에서 기후정

의의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선정을 위한 방법론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시범적으로 일부 지표를 적용하여 취약지역 현황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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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선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관련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기

에 본 연구에서는 합의된 선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대안으로 지표별 

가중치 부여를 위해 전문가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일부 지자체만 해당하

는 에너지 부문 등에 대해서는 타 부문과 일관된 방법론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취약

지역 선정과 관련된 지표개발, 선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

한 연구는 탄소공간지도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을 선정하

는 도구 개발까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추가로,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사례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탄소중립 정책 기조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 지역 현안 및 발생 가능한 이슈에 대해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선제 대응이 

사후 조치보다 전환비용을 절감하고 사회경제적 갈등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달성을 촉

진할 것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사례에 대한 심층적 전환영향조사

와 지원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관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

히, 고용, 산업을 넘어서는 전환의 지역적 영향을 분석하고, 취약지역 지원이 가져오

는 탄소 감축의 효과만이 아니라 지역 개발의 효과와 부가적 혜택을 관련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개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계획 및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취약지역 지원과 관련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나, 탄소중립에 대한 범부문

적, 공간적 접근은 중장기적 연계사업의 발굴 및 이행이 중요하다. 제시된 추진과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세부계획 수립이 중요하

며, 심층 연구를 통해 원활히 이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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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unities have mainstreamed the climate justice in 

carbon-neutral policies and have strengthened related matters.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promoting carbon neutral policies in earnest and paying attention 

to a just transition. South Korea has also transitioned from low carbon to 

carbon neutrality to strengthen the policy. In addition, the just transition is also 

considered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preemptive response to vulnerable 

classes, industries, and regions where a loss may occur in the middle of the 

transition into a carbon-neutral society. The effect of the transition into a 

carbon neutral society is not limited to a specific sector. Thu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eemptive policies by comprehensively 

inspecting the negative impacts caused by the transition from the spatial 

dimension viewpoint.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prepare and respond to 

the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in vulnerable regions by providing a measure 

to alleviate and support the burden and impact of carbon neutral transi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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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nerable regions.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alleviation 

of imbalance between regions and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y 

proposing a measure to create the basis to implement carbon neutrality based 

regional polic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Chapter 2, 

discussions about the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and domestic policy status 

were examined. The discussions about the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were 

conducted in a direction that stressed the preemptive response to vulnerable 

classes, industries, and regions from the climate justice viewpoint. In South 

Korea, an institutional basis has been provided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since the end of 2020 and related policies and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by 

ministries. However, they lacked an integrated and spatial approach. Currentl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emphasized in carbon neutral policies, 

but the capability of response at the regional level was not sufficient.

In Chapter 3, overseas cases of supporting vulnerable regions in the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were analyzed, and the features of the overseas cases were 

examined. The climate justice was mainstreamed in all sectors in the overseas 

cases thereby dealing with the fairness in various sectors. The approach of 

overseas cases exhibited that plans were established before the support and how 

to select the target was clearly presented. Furthermore, the approach of overseas 

cases was done based on evidence after analyzing the impact of the transition 

and countermeasures policy. A spatial approach was taken by overlapping 

high-emission regions and high-impact regions. Finally, the demand of local 

communities was actively reflected through the place-based approach, and 

private markets were used as a financial resource.

In Chapter 4, the status of vulnerable regions in the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was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vulnerabl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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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be derived by considering not only emissions by each sector within the 

region, but also the reduction burden of the region, the impact of emissions, 

and regional ability of response. In many sectors, there were vulnerable regions 

with overlapping high burden and low capability and this study found the need 

for an integrated approach to carbon neutral transition for such regions.

In addition, cases of how to respond to carbon-neutral transition in domestic 

regions were analyzed. The case analysis results exhibited that the impact of 

transition appeared in a variety of targets and scopes, and the demand for 

support was different accordingly, so it was necessary to first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impact. The viewpoints and expectations toward carbon 

neutrality were different among related industrial employees, companies, loca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the pattern of promoting the 

carbon-neutral transition was different. Although sector coupling has been 

attempted to reduce efficient carbon reduction in all cases, the policy effects and 

residents' acceptance level varied depending on the response-a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y.

Finally, the above study results were summarized to derive four support 

directions as follows: (1) mainstreaming the climate justice within the national 

carbon neutral policies, (2) evidence-based scientific support for vulnerable 

regions, (3)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support through sector coupling, and (4) 

improvement of regional capability and acceptance through the location-based 

approach. Then, eight policy tasks in line with the established support directions 

were proposed as follows: The climate justice is mainstreamed in the 

carbon-neutral plan for each ministry. A mid-to long-term road-map for all 

ministries is established to contain strategies and tasks for vulnerable regions 

and the promotion of cross-ministry initiatives is needed. Furthermore, the basis 

to continuously promote support for vulnerable regions should be provid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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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ientific approach without being affected by trend changes. To do this, the 

development of examination tools and transition impact assessment needed to 

be promoted. Moreover, the efficiency of the support should be improved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via regional plans and spatial approaches that can 

promote sector coupling, by which the limitation of the sectoral approach can 

be overcome and synergy effects can be created. Finally, overseas cases that can 

apply the location-based approach should be bench-marked to closely cooperate 

with local communities so that the capability and acceptance of policy 

implementation should be raise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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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 전문가 AHP 설문조사

(1) 취약지역 부문별 설문 문항

자료: 저자 작성.

부록 그림-1 | 에너지 부문 취약지역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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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부록 그림-2 | 산업 부문 취약지역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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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부록 그림-3 | 건물 부문 취약지역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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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부록 그림-4 | 수송 부문 취약지역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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